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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Ⅰ  배경 및 문제점 

□ 글로벌 경기불안정,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상황 하에서 지역발전관

련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한 상황

○ 지역발전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재분배 수단 중 하나임

○ 최근 들어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단위의 재분배가 중요시 되어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우선순위도 복지지출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

의 지출규모나 구성만으로 볼 때에는 지역발전 관련 재원은 감소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

○ 그러나 선진국들의 추세를 보면, 정부재정 투입규모가 감소한다고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소홀히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오히려 글로벌 경기악화 이후 EU는 낙후지역 지원은 증가추세이며, 미국은 지

역간 소득격차 불안정이 심화되자 그간 하지 않았던 연방차원의 지역발전정책

을 시도하고 있음. 영국 또한 정부직접 지원방식의 지역발전 재원 규모는 축소

되었으나 런던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컨트롤 타워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방식

으로 바뀌는 등 주요국의 지역정책실험은 계속되고 있음

□ 정부 예산 중 복지를 제외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재정지원’과 관련하

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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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부재정규모는 ‘지특회계’로 제한되고 있으나, 정확히는

관련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자체사업 포함)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

로 재정지원규모는 매우 큼

○ 현재 지역발전정책은 사실상 지방재정지원과는 별개로 검토되고 있으며 ‘지특

회계’ 내에서의 재정효율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임(예: ‘자본지출’ 규모 정도)

○ 정부재정 투입규모만을 높고 볼 때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재원 규모가 큰 나라

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은 정권마다 중요한 국정과제에

해당하였음

□ 정부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은 그간 공간지원정책으로 이루어져왔고,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지원도 지속되었음

○ 1960년대 이후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역발전’은 중요 국정과제에 해당하

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 새로 정립되고 있지만 기존의 지방재정지원 정책과의

분석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 이전 정부에서는 권역별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

지원정책 모두 낙후지역, 지역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음

○ MB 정부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바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으로 마을 단위의 ‘행복생활권’을 지정하였고 지특

회계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회계정’이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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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배경․목표 주요 정책

1960~1970년대

∙ 빈곤의 악순환 탈피

∙ 자립경제기반 구축

∙ 공업화 기반 조성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

∙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

∙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

∙ 서해안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1990년대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 국토환경의 보전

∙ 통일 대비 국토기반 조성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

∙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

2000년대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 관련 제도 확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역혁신협의

회 운영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및 수정

계획(2006～2020)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명박 정부

∙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2009～2013)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지역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3

차원 정책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

<표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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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목표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지역희망 HOPE 프로젝트) 비전으로 설정

-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Happiness)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

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을 통해, 전국 어디

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목표 제시

추진

전략

- 전략 1: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

․도시, 마을, 읍면의 공간적인 연계를 토대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

화, 복지 등 고도 수준의 서비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 조성

- 전략 2: 맞춤형 패키지 지원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부처간

연계․협업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

- 전략 3: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사업 기획․집행의 과정에서 지역 자율과 책임의 범위 확대, 주민참여와 지역공

동체의 활성화 지원, 소규모 마을 단위 수준의 연계협력사업을 확대․개편

자료: 지역발전위원회,『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

<표 2>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지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의 동질적인 정책목적을 공유함

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책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구상, 재정지원은 지방재

정조정제도의 틀 내에서 각각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임

○ 따라서, 각각의 정책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고자 할 때 어느 정책으로 인한 결과

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수행과 재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

지고 있음

○ 나아가,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제도를 통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이해가 동시

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구조임

○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는 기존의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 자치단체의

산업특성, 인구구성, 재정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별 지역발전정책의 내용과 비전을 살펴보면 재정과

의 연계 부분은 참여정부 이후에는 광특회계 정도가 거론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그 조차도 논의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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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법령
『지방교부세법』(행자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재원

구성

내국세의 19.24%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87%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3%

▸분권교부세 : 내국세총액의 0.94%(‘05～’14 년간 배분)

※ 부동산교부세 별도운영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보통·분권교부세 : 용도 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특별교부세 : 용도지정·조건부여 가능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배분

방법

▸보통교부세 :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배분

▸특별교부세 :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분권교부세 :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합계액

소관 부처별 중장기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예산으로 정함

<표 3>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살펴보면 그 자체가 ‘지역간 균형발전’

을 위한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목적과 다르지 않으므로, 지역발전정책의 성

과는 지방재정 지원 부분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2008년 기준 49.2%, OECD 평균

23.8%)로 인하여 세원집중도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있어왔음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즉 국고보조금(광특회계 포함)과 지방교부세 지

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간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 방향이 같다고 볼 수 있음

○ 그 결과 지방이전재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국제비교시에도 GDP 대

비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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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성격
▸보통·분권교부세 :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특별교부세 : 일반재원(특정사업)

특정목적재원

(의존재원 성격)

자료: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그림 1] 지방 이전재원의 GDP 비중 추이(1990~201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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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regional

countries

형평화보조금 규모 형평화보조금

종류

지방정부간

형평화보조금GDP 대비 비중 정부지출대비비중

Federal

countries

Australia 3.96 - 1 yes

Austria 6.19 12.41 15 no

Canada 1.07 2.50 2 yes

Germany 1.97 4.21 13 no

Italy 3.00 6.33 5 no

Mexico 3.75 - 8 no

Spain 2.95 7.65 1 no

Switzerland 3.58 9.76 7 yes

Unitary

countries

Denmark 2.81 5.13 1 no

Finland 3.79 7.42 4 no

Greece 1.19 2.39 10 no

Norway 0.54 1.18 2 no

Portugal 1.85 4.05 4 no

Sweden 2.61 4.61 4 yes

UK - 3.92 1 yes

한국(2007)

한국(2011)

2.42%(5.0%)

2.40%(5.8%)

5.34%(11%)

10.07%(24.2%)
1(2,교육포함) yes

주: 1.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 중앙 지방정부간 공동세(Tax sharing) 부분 포함되었음

2. 한국의 ( )는 교육재정교부금 포함기준임

3. 정부지출 규모는 한국은행 자료, GDP는 통계청 자료, 교부세는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 지

방교육재정은 교육통계연감 결산자료의 각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Hansjörg Blöchliger, "Fiscal equalization: Tables", OECD(2007)를 참고하여 재작성

<표 4> 주요국의 형평화보조금 운영 현황

□ 이에 본 분석은 지역발전정책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지원과 수도권으

로의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과 이러한 지원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함

○ 이는 정부예산 중 가장 높은 법정지출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지원 재

원에 대한 정책성과평가로서 향후 지방재정지원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서도 반

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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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및 분석결과

1. 인구이동과 지역발전정책과의 관계 

□ 지역발전관련 재원규모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2013년 기준 약 9.7조원, 지방자

치단체 예산 150조원 대비 약 6.2%, 국가전체예산 342조원 대비 약 2.8% 수준)만

을 보면 재원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계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규모로 나타남

○ 사실상 우리나라의 별도 ‘지역발전 계정’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이며, 내용적

으로도 18개 관련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하나의 계정으로 ‘포괄보조금화’한 경

우는 드문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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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사업 개편 이전 세부사업 ‘12 ‘13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박물관, 문예회관 등(18개) 1,382 1,425

② 관광자원 개발 ⦁ 문화도시, 관광지 개발(8개) 2,225 2,072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 운동장, 수영장 등(11개) 876 1,027

④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 문화컨텐츠센터 등(8개) 57 33

문화재청 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지역문화유산개발 등(5개) 130 128

농식품부
⑥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도농교류활성화 등(13개) 1,929 2,194

⑦ 농어업기반정비 ⦁ 밭기반 정비 등(13개) 2,598 2,487

농진청 ⑧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382 402

산림청
⑨ 산림경영자원 육성 ⦁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116 221

⑩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휴양림, 수목원 등(4개) 1,363 1,453

지경부 ⑪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섬유패션산업 등(10개) 798 593

중기청
⑫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1,683 1,540

복지부 ⑬ 청소년시설 확충 ⦁ 공부방, 수련시설 등(2개) 403 492

환경부
⑭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생활용수공급 등(4개) 3,696 3,696

⑮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자연환경보전 등(2개) 505 474

국토부

⑯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 등(3개) 415 482

⑰ 대중교통 지원 ⦁ 물류단지 지원 등(5개) 533 478

⑱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 가덕대교 건설 등(6개) - -

⑲ 지역거점 조성지원 ⦁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2개) 1,382 1,306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① 성장촉진지역 개발 ⦁ 개촉지구 지원 등(3개) 2,201 2,201

행안부 ② 특수상황지역 개발 ⦁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1,968 1,968

국토부 ③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964 1,086

농식품부 ④ 일반농산어촌 개발 ⦁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9,101 8,979

주: 제주계정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표 5> 광특회계 내 포괄보조사업의 운용체계와 세출예산

(단위: 억원)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상 나타난 자본지출 규모(지역발전 관련 정책사업,

일반+공기업+기타특별회계 ‘순계’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51.5조원에 해당함

○ 국가가 투입하는 지역재원에 해당하는 ‘총자본형성’ 규모는 350조원이며 지역

별 배분비중은 지역간 재분배가 반영된 자본지출에 비하여 지역간 격차는 크

게 나타남

○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본지출 비중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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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은 지방정부 지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이상의 내용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지역발전 재원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역발전 관련 ‘조세지

출’ 규모를 지역발전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그림 2] 2005년 이후 자치단체 세출결산 분석(순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조원, %)

자료: 자본지출은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의 ‘400자본지출’이며, 경상이전은 ‘300경상이전’ 항

목에 해당함

구 분

2011 2012

합 계
300-00

경상이전

400-00

자본지출
합 계

300-00

경상이전

400-00

자본지출

계 141,233 48,518 50,186 150,261 54,166 51,807

정책사업 113,787 43,414 49,704 121,344 48,669 51,298

자체사업 51,131 14,626 19,866 51,844 14,577 19,293

보조사업 62,657 28,788 29,837 69,499 34,092 32,005

재무활동 7,455 2,348 388 7,715 2,359 427

행정운영경비 19,991 2,755 94 21,202 3,137 81

자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안전행정부

<표 6>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세출구조 통계목별 순계분석(총괄)

(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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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NGs’ capital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2009)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2009, “Making the Most of Public Investment in a Tight Fiscal

Environment Multi-level Governance Lessons from the Crisis”, OECD, 2011(p.31, Figure 1.6)

□ 실증분석에서는 위에서 추정한 자본지출, 총자본형성 등의 막대한 규모의 지역발

전재원의 성과평가 차원에서 수행하고자 한 것임

○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재원이 ① 시도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쳤는가와 ② 지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음

○ 인구이동과 지역발전재원을 연계하게 된 계기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인구

이동률’에서 착안하였음. 물론, 인구이동 하락은 경기불안정에 따른 부동산 가

격의 하락, 대도시 고용률 하락 등 ‘시장효과’에 따른 것임. 동시에 대규모 지

역발전재원 투자 역시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음

○ 지역발전재원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해당 거

주지에서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인프라 투자비용에 해당함

○ 기존 인구이동 연구에서는 지역 SOC 정도인 ‘도로연장’과 같은 변수를 사용한

효과를 추정한 바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지역발전재원을 대상으로 추정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연계 관련 분석방법과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모형은 Mills et.al.(1983), Watson(1986)을 준용하였으며,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기대소득, 교육여건, 대도시 진입비용, 지방세, 주택가격 등을 설명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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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사용하였음. 설명변수 선택의 근거는 Harrios-Todaro 모형, Boadway and

Flatters 모형, Brueckner and Kim 모형, Capital gain effect 모형에 해당함

○ 분석기간과 대상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년도와 16개 시도이며, 분석

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음

○ 분석자료는 거시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제 이주를 경험한 미시자료, 시군

구자료도 활용하여 보았음

○ 변수설계: 종속변수는 주민등록전입 및 전출기준으로 집계되는 통계청의 「인

구이동통계」에서 ‘순인구이동’ 자료를 사용하였음. 종속변수는 t 연도에 i지역

에서 j 지역으로의 순인구이동을 i지역의 총인구로 나눈 비율( M t
ij )로 지수화

하였음. 설명변수 역시 전입지역을 전출지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표준화하였

음

HT BF(공공재-재정정책 효과) BK Capital Gain

기대소득 교육기회
총자본스톡/

자본지출

지방세

/주거비

전월세

보증금
공시지가

예 측 + + + - - +

결 과 ? + + ? + +

<표 7> 가설에 대한 예측 및 실증분석 결과

□ 분석결과에서는 지역발전 재원인 ‘지자체의 자본지출’과 ‘국가지출인 총자본형성’

모두 시도간 인구이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두 변수 모두 1% 이내에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해당 자치단

체의 자본지출 수준 및 국가직접 자본스톡 규모가 클수록 전입인구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자본지출은 기존의 기반시설 위주의 SOC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및 체육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반영시 자본시설 확

충에 대한 재정효율성과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 연계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가직접 자본스톡에 해다하는 대규모 SOC 투자 역시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발전 재원 정책 고려시에도 자본스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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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분석도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는 ‘기대소득’ 변수가 인구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임

○ 전통적인 인구이동 이론에 따르면, 인구이동률 결정하는 20~30대는 취업을 목

적으로 이동하며 이 때 임금은 매우 중요한 이주요건에 해당함. 그러나 본 분

석에서는 지역 간 임금격차 자체의 설명력은 보여주지 못하였음

○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20대 인구이동률이 낮아지

고 있으며, 지역간 임금격차가 있긴 하나 기타 정주여건, 즉 구매력을 감안해

서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의 지역간 임금격차는 사실상 미미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음

 
□ 위의 내용을 실제로 이주를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시자료(재정패널)로도 확

인해 보고자 하였음

○ 예상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이 동일하여 지역 간 차이가 없는 ‘정부지

원 현금’은 인구이동과의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도시 자본투자와 관련

이 있는 ‘대중교통비’도 인구이동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음

○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는 해당 지역의 공공재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

거비’ 변수임. 주거비 항목은 이주시 고려하는 ‘비용’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마다 다른 공공요금요율을 의미하는 ‘주거비’가 높은 지

역일수록 전입인구 숫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교육비’, ‘전월세보증금’ 등은 높

을수록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가 이주시 ‘비용’적인 개

념보다는 ‘혜택’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상의 내용은 ‘시군구간 인구이동’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복지지출

요인’이 아닌 ‘도로연장’과 같은 지역 SOC 변수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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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 지역발전재원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지역내총생산, 지역소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음

○ 분석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내생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동시에 보완

하기 위하여 동태적 패널 모형(Arellano-Bond Test)을 사용하였음

○ 한편, 지역경제수렴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GRDP 성장률’ 변수를

사용했고, 본 분석에서도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장률 변수를 종속변수로 분

석해 보았음.

○ ‘총자본형성’ 재원은 ‘지역소득의 성장률’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

음

○ 실증분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은 그 유통경로가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하였거나, 국가가 직접 지원한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는 ‘지역내총생산’,

‘지역소득’ 나아가 ‘인구이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상의 실증분석 연구는 인구이동과 재정정책의 연계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효과와의 분리를 얼마나 정치하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임. 나아가,

본 연구는 시장효과뿐만 아니라 제도적 효과(예: KTX 등) 변화도 살펴보고자 시

도하였음

3.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주요국의 지역정책을 살펴본 결과, 그간 장기간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졌고, 세계화, 분권화, 경기침체 등으

로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발생하는데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성격을 규명해 본다면, 특정부처 중심의 경직적인 의사결

정구조와 거의 차별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목적, 지역주도적인 사업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점, 거버넌스 및 법구조의 중앙집권적 배분구조 등 다분히 낡은

패러다임으로 지역정책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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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석에서는 최근 지역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미국의 지역발전정책

과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전환배경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음

○ 먼저, 미국은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개별 주정부 사안으로서 연방정부의 정책이

아니었기에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과는 가장 다른 모습을 보인 나라임

○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역간 격차심화로 인하여 도시의 황폐화는 미

국의 연방차원에서도 더 이상 주정부만의 문제로만 놔둘 수 없는 정치적 아젠

다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것이 ‘SC2’ 정책에 해당함

○ 미국의 SC2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의 혁신계정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함. 첫째, 우리나라 지역정책

과의 차이점은 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임. 특히, 연방위원회에서 지역으로 재정지원이

직접 이루어짐으로써 중간의 부처와 주정부를 통한 유통경로 차단이 이루어졌

다는 점임.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법에 의하여 모든 지방재정지원은 근거가

되는 법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시군구에 전달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계획의 목적 수립권자 계획승인

국토종합계획
▪장기적인 국가발전 방향

▪산업 및 균형발전 전략
국토교통부 대통령

도종합계획 ▪장기적인 지역발전 방향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인접 지역과의 공간 개발 및

지역 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동의 이해

시장,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군기본계획
▪각 도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시장, 군수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정책의 실질적인 방안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국토기본법’에 따라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2013, p.128, 표 2.4.)가 정리한 내용임

<표 8> 한국의 공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 둘째, 우리나라 지역정책과의 차이점으로 매년 단위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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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임. 본질적인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이른 바 ‘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방

식,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교육강화 등이 주요

내용에 해당함.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방식의 성과평가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

정성과평가의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는 부처’의 성과평가로 사업을 인식될 뿐,

실제 자치단체의 사업성과로 평가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 셋째, 각 도시별 프로그램 차별화를 시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우수한 연방정부 직원들을 SC2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한 인력운영의 차이점을 들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최근 미국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오바마 정책’ 색채가 매우 강하여 차기 정권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

가가 유일한 관건일 것으로 보임

○ 영국의 사례에서도 정권이 바뀐 이후 이전 정권의 정책은 평가도 제대로 하기

전에 폐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은 MB 정부 이후 이어

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지역정책은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치적인 속

성이 있음. 이러한 지역정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지역정책이 정치적

성향에 휘둘림으로써 ‘견고한 정책’으로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영국의 경우, 최근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에서 LEP(Local

Enterprises Partnership)로 전환한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광역경제권 구상

의 실효성과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런던 광역권’의 경우에는 새

로운 권역설정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에는 광역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영국의 경우 정부간 재정관계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큰 경우에는 재원배분과 재원집행 주체의 법적지위가 중요함.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내에서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권역설정을 통한 지역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지역배분단위와의 인세티브

구조 디자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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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제언

□ (제안1) 지역발전재원 규모산정의 정교화를 위한 자본지출 계정의 추가분석

필요

○ 지역발전 관련 재원규모 추정은 지역발전정책을 구상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에 해당함. 기존 지역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재원의 흐

름을 의미하기 때문임

○ 현재는 지역발전관련 부처의 국고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서상 반

영된 매칭비용을 합한 것으로 규모산정이 가능한데, 이는 자치단체 예산서 상

나타난 자본지출 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현재는 지출내역으로 정책사업 내에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는 것까

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재원이 어느 수입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내용

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관리 환경상 자본지출 예산서보다는 자본지출 계정의

별도관리를 통한 세입과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국가분 자본지출의 경우에도 세부항목 관리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안2) 지역발전재원의 성과측정 의무화

○ 본 분석에서는 지역발전관련 재원이 결국 해당 지역의 지역인프라 구축에 긍

정적이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하여 ‘인구이동’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

여주고자 하였음

○ 이는 학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한 것이며, 인구이동과 지역

발전재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해당함

○ 향후에도 이와 같은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좀 더 나

아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성과측정 모형을 구축하여 재원의 효과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재원은 그 속성상 정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규모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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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쉽지 않을 것이기에 더더욱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의 효과성 검

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제안3) 지역발전재원 재원의 다양화 방안 모색

○ 이상의 실증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의 시설투자적인 성격의

재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점임

○ 그러나 현재의 재정수요는 복지수요로 집중되는바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 지

역 SOC 재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도 자본지출 재원의 비

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들 국가는 자본지

출 재원의 다양화로 지역 SOC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주요국의 이전재원 비중과 자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고 있음.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라 할지라도

자본지출 비중이 높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일본처럼 이전재원 비중보다 자본

지출 비중이 더 높은 나라도 있음

○ 따라서, 지역발전의 재원부담 주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공기

업,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식’을 통한 규제완화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재원의 특성상 장기지출 SOC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법에 의한

정부지출만이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고 그 밖의 재원투자를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투입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구체적

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PPP 등으로 대변되는 민간투자재원 활용방법

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분권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계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PPP 활

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향후 추가분석을 통하여 지역발전 관련 재원확보 방안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

는 지역발전재원 활용방안(부처 규제완화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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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국의 이전재원 비중과 자본지출 규모 

(단위: %)

자료: SNG's Public investment % of GDP: OECD Regions at a Glance 2011 (OECD 2011)

SNG's capital expenditure % of GDP('09) : Making the Most of Public Investment in a

Tight Fiscal Environment Multi-level Governance Lessons from the Crisis (OECD 2011)

Intergovernmental transfer in the ratio of GDP('11): OECD National Account

□ (제안4) 지역발전 관련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방안

○ ① 지역발전관련 ‘부처간 지역발전정책 관련 보조금 정리방안’ 마련이 필요하

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국고보조금 내 지역발전 관련 재원을 포괄보조사업화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역발전정책과 별개로 정부는 재정개혁과제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나

‘PAYGO’의 정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보조금 중복사업에

대한 일부 정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 예산관리 시스템 하에서 부처간 중복보조금에 통폐합 논의 차원

에서의 PAYGO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그나마 실현가능한 부처 내 PAYGO는

사실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시스템적으로 관련부처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부처간 PAYGO’가 가능한

보조금은 지역발전계정 내 포괄보조금(Earmarked-block grants)이 유일함. 현

행 광특회계(지특회계) 내 지역개발계정의 실링예산 사업은 재원을 받아 사업

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처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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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

○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안행부 등 매

우 다양한데 이들 부처 간 보조금 조정이 쉽지 않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재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개발계정 내 포괄보조

금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관련 중복보조금 통폐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

안일 수 있음

○ ② 또 다른 근본적인 발전방안으로는 기존 지역 간 균형발전재원의 중요한 축

이었던 일반교부금인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조건부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임. OECD(2009b, p.120)의 지역발전정책 권고안에서는 일반보조금을 성과측

정이 분명한 ‘earmarking’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 형평화보조금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노력 인센티브가 약하고 렌

트시킹 등의 재정책임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지역발전 재원 활용에 있어서 형평화보조금과 함께 사업목적을 분명히

하는 조건부보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 (제안5) 지역발전 재정지출의 효과성 확보방안

○ 본 분석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 지원정책은 인구유입에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지역소득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역발전관련 재원규모도 크고 국가적 아젠다로서 정책적 중요도

도 높은 편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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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DP 인구 지방세 자본지출 자본스톡

1997
수도권 47.1 45.5 54.8 36.6 31.8

비수도권 52.9 54.5 45.2 63.4 68.2

2005
수도권 48.9 48.1 57.6 36.0 32.2

비수도권 51.1 51.9 42.4 64.0 67.8

2012
수도권 48.2 49.3 54.7 30.9 33.4

비수도권 51.8 50.4 45.1 69.1 66.6

주: 2012년 자본스톡은 2010년 수치임

<표 9> 1997, 2005, 2012년 주요 지표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비중 

(단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역정책이 제시됨으로써 지역발전재원의 정책적 효과가 제대

로 평가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

○ 추가적인 재정투입에 앞서 기존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방안도 동시에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의 공간적인 권역설정시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의 연계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참여정부 당시의 균형발전정책, MB 정부의 광역권 지역정책 미진의 원인은

지역정책의 권역과 재원 배분단위와의 불일치,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재정인센

티브 미비, 기존 국고보조사업과의 관계파악 등이 고려되지 못하였기에 성과

를 담보하기 어려웠음

○ 이상의 선례는 정부 정책이 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의 혜택으로 실

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단위와 재원의 배분단위까지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어

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Ⅳ  기대효과

□ 기존 연구의 틀은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지원을 각각 분석하면서 각각의 정책

을 검토하기는 하였지만, 두 정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분석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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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앞으

로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재정정책과의 조율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분석은 그간의 인구이동 감소와 지역발전재원 투입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발전정책 관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

는가도 살펴보았음

○ 매년 100조원 상당의 지방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상 나타나고 있는 자본지출 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임

○ 정치적 중요도나 재정수요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자본지출 예산이 감

소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재원이 반드시 예산서상 잡히는 재원으로만 이루어지

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즉,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한 예산외 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지역발전 재원의 다양화 모색) 선진국 추세로 볼 때, 국고지원 감소에 따른 지역

발전재원대책 구체적으로 논의 필요

○ 특히, ‘대도시 long-term capital financing’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채나 PPP로

대변되는 민간투자재원 활용방법 논의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새로운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재원

조달 마련이 제시된다면 상당부분의 재원압박 요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주도의 보조금 제도 개편) 지역발전의 주체는

재정책임을 지고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일 경우 부처중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음

○ 시스템적으로 관련부처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부처간 PAYGO’가 가능한

보조금은 포괄보조금에 해당

○ 국가의존도가 높아지는 지방소비세 확대나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같은 일반보

조금 증가보다는 지역발전 목적을 분명히 하는 'earmarked block grant'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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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사업효율화 유인이 있음을 의미

○ 지역발전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사업화 방안은 재원을 주는 쪽에서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원을 받는 쪽에서는 사업선택권을 통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안임

□ (자본지출 투자 확대를 통한 인구유인 정책 성과평가) 실증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의 지방재정지원을 통한 지역의 자본시설 확충은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향후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본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하는데

○ 이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원으로 배분

되는 지방교부세보다는 자본지출에 집중투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지방재정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정책 공간설정) 두 정책간의 연계를 통한 지

역발전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무엇보다 이상의 모든 대안들의 주체는 ‘지역’ 일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부처중심의 계획과 자치단체 집행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지역자체가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임을 강조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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